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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부채의 특징과 시사점

■ 가계부채 1,000조와 소득계층별 부담

(가계부채 1,000조 시대) 가계부채 규모는 2013년 3/4분기 약 992조원을 기록하였고,

2013년 연말 1,000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추산된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도

2004년 이후 증가세가 지속되어, 가계의 생계부담이 가중되고, 소비를 위축시키고 있다.

(가계부채 부담의 소득계층별 차이) 가계부채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가계부채

의 부담은 중·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게 집중되고 있다. 2013년 저소득층 금융대출가

구의 채무상환비율은 56.6%로,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중이 매우 높아 고위험

군으로 분류된다. 중소득층 28.1%와 고소득층 26.2%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 소득계층별 금융대출가구의 가계부채 특징

첫째,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하고 채무상환능력이 악화되고 있다. 저

소득층의 금융대출은 2012~2013년 동안 크게 증가한 반면, 가처분소득은 오히려 감소하

였다. 채무상환능력이 크게 떨어지고, 채무불이행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이 크게 확대

되었다.

둘째, 고소득층은 주로 원금을 상환하나, 저소득층은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저소

득층은 원금상환보다 이자지급이 가중되고 있다. 반면, 중·고소득층은 많은 원금상환으

로 디레버리징(deleveraging)하고 있고 부채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 소득계층별 채무상환비율 현황 > < 소득계층별 원리금상환액 >

2012 2013 증감률

저
소
득
층

원리금상환액 398 500 25.6

이자지급 129 186 44.2

원금상환 268 314 17.2

중
소
득
층

원리금상환액 771 891 15.6

이자지급 238 244 2.5

원금상환 533 646 21.2

고
소
득
층

원리금상환액 1,738 2,002 15.2

이자지급 607 584 -3.8

원금상환 1,131 1,418 25.4

(만원, %)

Executive Summary 셋째, 저소득층은 근로형태가 불안정하고 소득 증가도 미비하다. 중소득층 이상은

주로 안정적 일자리를 보유하나, 저소득층 금융대출가구는 주로 불안정한 형태로 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소득층 금융대출가구의 가구소득 증가폭이 중·고소득층에 비해

가장 낮고, 특히 이전소득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넷째, 고소득층은 자금융통차질로, 저소득층은 소득감소로 인해 연체가구가 증가

하고 있다. 전 계층에서 원리금 연체가구 비중이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연체 원인에는

소득계층별로 차이가 나타난다. 고소득층은 주로 자금융통차질로 인한 원리금 연체가

가장 많고, 저소득층과 중소득층의 경우 소득감소가 주요한 원인이다.

다섯째, 저소득층의 가계부채가 생계에 큰 부담이 되고, 부채상환이 곤란한 상황

이다. 저소득층 금융대출가구의 경우 원금 상환 및 이자지급이 생계에 주는 부담이 매

우 높고, 고소득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부담을 덜 느끼고 있다. 저소득층의 과반 이상이

대출기한 내 상환이 불가능하여 연체율이 증가할 전망이다.

여섯째, 고소득층은 부동산 구입을, 저소득층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미래 부채가

증가할 전망이다. 미래 부채가 증가할 것으로 믿고 있는 가구 중 저소득층은 생활비

(52.1%)와 교육비(26.1%)를 위한 ‘생계형 대출’이 대부분이고, 고소득층은 부동산구입

(35.2%)이 가장 높다.

< 소득계층별 상환가능성(2013년) > < 소득계층별 미래부채 증가 요인 >

저소
득층

중소
득층

고소
득층

전체

부동산
구입

5.1 15.2 35.2 16.9

사업자금 3.7 9.2 13.5 8.9

생활비 52.1 37.3 15.6 36.3

교육비 26.1 21.3 15.4 21.2

부채상환 9.0 11.0 7.1 9.9

기타 4.0 5.9 13.3 6.9

(%)

■ 시사점

소득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계부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먼저, 저소득층의

경우 소득향상, 서민금융,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과 같은 3각축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

다. 중소득층의 경우 소득향상 대책과 재무건전성 강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고소득

층의 부채부담은 축소되지만, 감내하기 힘든 수준의 대출은 서서히 줄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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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부채 규모 추이 > < 금융대출가구의 
소득계층별 채무상환비율(2013년) >

저소
득층

중소
득층

고소
득층

전체

가구당
年가처분소득

(A)
884 3,170 7,634 4,013

가구당
年원리금상환액

(B)
500 891 2,002 1,126

가구당
채무상환비율

(B/A)
56.6 28.1 26.2 28.0

(만원, %)

자료 : 한국은행(가계신용, 국민계정).
주 : 2013년은 3/4분기말 가계신용 기준.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마이크로데
이터(가계금융복지조사)를이용하여추산.

1. 가계부채 1,000조 시대

○ 2013년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초과할 전망인 가운데, 소득계층별 부채

구조도 상당한 변화 예상

- 가계부채 규모는 가계신용 기준으로 2013년 3/4분기 약 992조원을 기록,

2013년 말 1,000조원 돌파 확실시

ㆍ2013년 9월 이후 11월까지의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 증가분 9.1조원

을 합하면 이미 1,000조원을 초과

ㆍ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도 2004년 이후 증가세가 지속되어, 가계의

생계부담이 가중되고, 소비를 위축시키고 있음

- 가계부채의 부담은 중·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집중1)

ㆍ2013년 저소득층 금융대출가구의 채무상환비율은 56.6%로,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중이 중·고소득층보다 매우 높음

ㆍ저소득층의 채무상환비율은 중소득층 28.1%와 고소득층 26.2%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아 소득계층별 가계부채 문제 해결책이 모색될 필요

○ (연구목적) 소득계층별로 부채구조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분석함으로써, 가

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사점 제언

- 소득계층별 가계부채의 세부특징, 대출 증가 요인, 연체 증가 요인 등 분석

1) 현대경제연구원(2013.3), “저소득층 가계부채의 특징과 시사점,” 경제주평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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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계층별 금융대출가구의 가계부채 특징

(1) 정의 및 분석대상

○ (소득계층 분류) 가구원수를 고려한 균등화 가처분소득(가구원수
가처분소득 )을 기

준으로 소득계층 분류(OECD 및 한국 통계청 기준과 동일)

- 저소득층 : 균등화 가처분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

- 중소득층 : 균등화 가처분소득이 중위소득의 50%이상 150% 미만

- 고소득층 : 균등화 가처분소득이 중위소득의 150% 이상

○ (분석대상)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신용카드대출, 외

상·할부가 있는 금융대출가구

- 본 연구의 목적은 소득계층별 가계부채의 특징을 분석하는 것이므로, 금융대

출이 있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분석하는 것이 타당

- 추계 결과, 금융대출가구 비중은 저소득층과 중소득층을 중심으로 확대

ㆍ저소득층의 금융대출가구 비중은 2012~2013년 동안 33.8%(140만 가구)에서

36.2%(155만 가구)로 확대

ㆍ중소득층의 비중은 66.6%(645만 가구)에서 67.9%(661만 가구)로 확대

ㆍ고소득층의 비중은 70.2%(286만 가구)에서 69.3%(287만 가구)로 축소

< 2012-2013 소득계층별 가구 현황 > < 소득계층별 금융대출가구 비중  >

2012 2013

총 가구

저소득층 413.2 426.4

중소득층 968.6 973.6

고소득층 406.5 414.2

소계 1,788.4 1,814.1

금융대출

가구

저소득층 139.8 154.5

중소득층 645.3 660.9

고소득층 285.6 287.2

소계 1,070.7 1,102.6

(만가구)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여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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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계층별 가계부채의 특징

①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하고, 채무상환능력 악화

○ 채무상환능력의 저량(stock) 측면 :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대출잔액

- 저소득층 : 금융대출잔액이 급증하는 반면, 가처분소득이 감소하면서 채무

상환능력 크게 악화

ㆍ금융대출잔액 : 저소득층 금융대출가구는 2012년 2,578만원에서 2013년

3,667만원으로 42.2% 증가

ㆍ年가처분소득 : 같은 기간 934만원에서 884만원으로 오히려 감소(-5.4%)

ㆍ年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대출잔액2) : 2012~2013년 동안 276.0%에서 414.8%

로 크게 증가하여, 가처분소득을 모두 원금상환에 사용해도 4년 이상 소요

ㆍ저소득층은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창업자금 마련을 위한 부채와 임시·일용근

로자 및 무직자의 생활비 마련을 위한 부채가 많이 차지함

- 중·고소득층 : 금융대출잔액과 가처분소득이 비슷한 속도로 증가

ㆍ2012~2013년 동안 중소득층과 고소득층 금융대출가구는 年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대출잔액이 각각 2.5%p, 1.6%p 소폭 증가

ㆍ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중산층의 경우 경기위축에 따른 ‘사업소득 감소’가,

고소득층의 경우 ‘부동산투자 수익 하락’이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 소득계층별 부채 및 소득3) > < 소득계층별 年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대출잔액 비중 >

2012
(만원)

2013
(만원)

증감률
(%)

금융대출잔액 6,101 6,528 7.0

저소득층 2,578 3,667 42.2

중소득층 4,501 4,832 7.4

고소득층 11,441 11,970 4.6

年가처분소득 3,898 4,013 2.9

저소득층 934 884 -5.4

중소득층 3,003 3,170 5.6

고소득층 7,370 7,634 3.6

(만원,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여 추산.

2) 저량(stock) 측면에서 전반적인 채무상환능력을 판단하는 대표적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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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상환능력의 유량(flow) 측면 : 채무상환비율

- 저소득층 : 원리금상환액이 급증하면서 채무상환비율이 크게 상승하여 ‘고

위험군’ 확대

ㆍ원리금상환액 : 저소득층 금융대출가구는 2012년 398만원에서 2013년 500만

원으로 25.6% 증가하여, 증가속도가 중·고소득층에 비해 가장 빠름

ㆍ채무상환비율(DSR;가처분소득
원리금상환액 )4) : 42.6%에서 56.6%로 14.0%p 상승하여

채무상환능력이 크게 떨어지고, 채무불이행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확대

ㆍ저소득층의 경우, 주어진 가처분소득에 비하여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부담이

가중되어 부채를 확대하는 악순환 구조 형성

- 중·고소득층 : 원리금상환액이 소폭 증가하고, 채무상환비율도 상승폭 미미

ㆍ원리금상환액 : 2012~2013년 동안 중소득층과 고소득층 금융대출가구는 각

각 15.6%, 15.2% 증가

ㆍ채무상환비율 : 중소득층과 고소득층이 각각 2.4%p, 2.5%p 상승

ㆍ중·고소득층의 경우, 원리금상환액이 소폭 증가였지만 가처분소득도 크게

증가하여 채무상환부담이 크게 가중되지 않음

< 소득계층별 원리금상환액 > < 소득계층별 채무상환비율 >

2012
(만원)

2013
(만원)

증감률
(%)

저소득층 398 500 25.6

중소득층 771 891 15.6

고소득층 1,738 2,002 15.2

전체 980 1,126 14.9

(만원,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여 추산.

3) 각 소득계층별 부채-소득 구조의 세부내용은 ‘[별첨] 소득계층별 금융대출가구의 자산·부채·소득 구조’ 참조.

4) 유량(flow) 측면에서 부채 상환을 위한 현금조달능력을 판단하는 대표적 지표로, 개별 가구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판

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 가구의 생계부담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음. 국제 금융기관들은 

통상적으로 채무상환비율이 40%를 넘는 채무자를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한국은행은 ‘과

다채무가구’로 정의.



主要 經濟 懸案 

현대경제연구원   5

② 고소득층은 주로 원금을 상환하나 저소득층은 이자를 지급

- 저소득층 : 원금상환보다 이자지급 가중

ㆍ이자지급 : 2012년~2013년 동안 이자지급액이 129만원에서 186만원으로 매

우 크게 증가하여, 증가율이 44.2% 수준

ㆍ원금상환 : 같은 기간 원금상환의 증가율은 17.2%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ㆍ가처분소득 대비 이자지급 비중 : 2012년 13.8%에서 2013년 21.0%로 급증

ㆍ소득감소로 인해, 많은 이자를 지불하면서 생활비 마련을 위한 부채가 증가

ㆍ저소득층은 생활비 마련을 위한 대출이 증가하면서 ‘저소득 → 생계형 가계

대출 증가 → 원리금 부담 증가 → 가처분소득 감소’의 악순환에 빠질 우려

- 중·고소득층 : 많은 원금상환으로 디레버리징(deleveraging)

ㆍ이자지급 : 2012년~2013년 동안 중소득층의 이자지급액 증감률은 2.5%에

불과하고, 고소득층은 -3.8%로 오히려 감소

ㆍ원금상환 : 같은 기간 원금상환 증가율은 중소득층과 고소득층이 각각

21.2%, 25.4%로 매우 빠르게 증가

ㆍ가처분소득 대비 이자지급 비중 : 2012년~2013년 동안 중소득층은 7.9%에

서 7.7%로 하락하고, 고소득층도 8.2%에서 7.6%로 하락

ㆍ중·고소득층은 채무상환비율이 상승하였을지라도, 원리금상환액에서 원금상

환액 비중이 높아, 디레버리징(deleveraging)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ㆍ향후 가계부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

< 소득계층별 이자지급 및 원금상환 > < 소득계층별 가처분소득 대비 
이자지급 비중 >

2012 2013 증감률

저
소
득
층

年원리금상환액 398 500 25.6

이자지급 129 186 44.2

원금상환 268 314 17.2

중
소
득
층

年원리금상환액 771 891 15.6

이자지급 238 244 2.5

원금상환 533 646 21.2

고
소
득
층

年원리금상환액 1,738 2,002 15.2

이자지급 607 584 -3.8

원금상환 1,131 1,418 25.4

(만원,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여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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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저소득층은 근로소득의 증가폭도 최저인 가운데 이전소득 감소

- 중소득층 이상은 주로 안정적 일자리를 보유하나, 저소득층 금융대출가구

는 주로 불안정한 형태로 근로

ㆍ저소득층 : 31.7%가 무직자로 근로소득 절대액이 매우 부족하고, 임시·일용

근로자가 27.8%, 자영자5)가 20.8%로 근로형태가 불안정함

ㆍ중·고소득층 : 중소득층 가구는 무직자나 임시·일용근로자 비중이 낮고, 상

용근로자 비중이 높음. 고소득층의 대부분(61.8%)은 상용근로자 형태로 근로

하고, 고용주 비중도 가장 높아 안정성 및 수익성이 높음

- 저소득층 금융대출가구의 가구소득 증가폭이 중·고소득층에 비해 가장 낮

고, 특히 이전소득6)은 감소

ㆍ저소득층 : 2012~2013년 동안 근로소득은 651→664만원으로 증가폭이 미미

하고, 이전소득의 경우 283→253만원으로 크게 감소

ㆍ중·고소득층 : 근로소득은 중소득층이 2,470→2,742만원, 고소득층이 5,653→

5,993만원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이전소득도 각각 소폭 증가

ㆍ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은 절대액 기준으로도 크게 낮은 가운데 증가폭도 미미

하고, 이전소득은 크게 감소하고 있어 채무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소득계층별 근로형태 현황(2013년) > < 소득계층별 경상소득 세부 내역7) >

저소
득층

중소
득층

고소
득층 전체

임
금
근
로
자

상용근로자 17.4 49.7 61.8 48.3

임시
일용근로자 27.8 14.9 2.4 13.5

자
영
업
자

고용주 2.0 5.6 13.2 7.0

자영자 20.8 21.8 17.1 20.4

무급가족종
사자 0.0 0.0 0.1 0.0

무직 31.7 6.2 4.0 9.2

기타 0.2 1.8 1.5 1.5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여 추산.

5) 자영업자 중에서 종업원을 1명 이상 고용하여 비교적 큰 규모의 사업을 운영하는 고용주에 비하여 자영자는 

폐업률도 높고, 수익성도 열악함.

6) 이전소득(transfer income)은 생산 활동에 공헌한 대가로 지급된 소득이 아니라 정부 또는 기업이 반대급여 

없이 무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말하며, 공적 이전소득과 사적 이전소득으로 분류된다. 공적 이전소득은 공적

연금, 기초노령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장애수당 등과 같이 정부로부터 이전되는 소득을 말하며, 사적 이전

소득은 친족이나 후원자로부터 3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받은 금품을 일컬음.

7) 각 소득계층별 소득구조의 세부내용은 ‘[별첨] 소득계층별 금융대출가구의 자산·부채·소득 구조’ 참조.



主要 經濟 懸案 

현대경제연구원   7

④ 고소득층은 자금융통차질로, 저소득층은 소득감소로 연체가구 증가

- 연체가구 현황 : 전 계층에서 원리금 연체가구 비중이 상승

ㆍ저소득층 : 원리금 연체 경험이 있는 금융대출가구는 2012년 48만 가구

(34.6%)에서 2013년 56만 가구(36.1%)로 증가

ㆍ중소득층 : 연체가구는 2012년 122만 가구(18.9%)에서 2013년 138만 가구

(20.9%)로 증가

ㆍ고소득층 : 연체가구는 2012년 25만 가구(8.9%)에서 2013년 33만 가구

(11.5%)로 증가

ㆍ저소득층의 경우, ‘가계부채 부담 증가 → 연체 확대 → 이자지급비용 가중

→ 소득격차 가속화‘하는 결과를 초래8)

- 연체 원인 : 고소득층은 주로 자금융통차질9)로 인한 원리금 연체가 가장 많고,

저소득층과 중소득층의 경우 소득감소가 주요한 원인임

ㆍ저소득층 : 연체가구의 43.9%가 소득감소에 따른 것임

ㆍ중소득층 : 연체가구의 35.6%가 소득감소, 31.8%가 자금융통 차질에 원인

ㆍ고소득층 : 연체가구의 40.2%가 자금융통 차질에 원인

ㆍ저소득층의 경우, 무직자나 임시·일용근로자의 비중이 증가하여 소득감소에

따른 연체 증가 등의 가계부채 문제 야기

< 소득계층별 원리금 연체 경험 비중 > < 소득계층별 원리금 연체 원인(2013년) >

저소
득층

중소
득층

고소
득층

전체

원리금
상환부담
상승

24.6 18.5 23.0 20.8

자금융통
차질 22.5 31.8 40.2 30.3

소득감소 43.9 35.6 21.5 36.1

가계지출
증가

7.5 11.4 13.3 10.6

기타 1.5 2.7 2.1 2.3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여 추산.
주 : 연체경험가구는지난 1년간연체경험이있는가구로서, 납부기일착오로인한연체는제외.

8) 은행 대출이자 연체시 대출잔액에 지연배상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연체가구의 경우 이자 부담이 가중됨.

9) 체납자가 원리금 상환을 위한 계획이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사업자의 경우 계획했던 수준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자금융통의 차질이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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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저소득층에게 가계부채는 생계에 큰 부담

- 생계부담 : 저소득층 금융대출가구의 경우 원금 상환 및 이자지급이 생계에

주는 부담이 매우 높고, 고소득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부담을 덜 느낌

ㆍ저소득층 : 원리금 상환으로 생계에 부담을 느끼는 가구 비중이 84.4%

ㆍ중·고소득층 : 원리금 상환으로 생계에 부담을 느끼는 가구 비중이 중소득

층은 72.2%, 고소득층은 58.1%

ㆍ저소득층의 경우 ‘가처분소득 감소 → 생활비 마련을 위한 가계부채 확대

→ 생계부담 가중’의 악순환 야기

- 상환가능성 : 저소득층의 과반 이상이 대출기한 내 상환이 불가능

ㆍ저소득층 : 가계부채 상환이 불가능한 저소득층의 비중이 20.0%, 대출 기한

경과 후 상환가능 한 가구가 32.4%로 부채부담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

ㆍ중소득층 : 가계부채 상환이 불가능한 가구는 7.5%, 대출 기한 경과 후 상

환가능 한 가구가 31.9% 수준

ㆍ고소득층 : 가계부채 상환이 불가능한 가구는 3.2%, 대출 기한 경과 후 상

환가능 한 가구가 32.7%로 상대적으로 상환가능성이 높음

ㆍ특히 저소득층은 소득감소에 따라 생활비마련을 위한 부채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원리금 상환에 큰 생계부담을 느끼고, 부채의 악순환으로 대출기한

내 상환 어려운 상황

< 소득계층별 가계부채 생계부담(2013년) > < 소득계층별 상환가능성(2013년)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여 추산.
주 : (좌측 그래프) ‘부담 없음’ 비중은 저소득층 15.6%, 중소득층 27.8%, 고소득층 41.9%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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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고소득층은 부동산 구입, 저소득층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부채증가

- 미래 가계부채 변화 전망 : 가계부채가 감소될 것이라고 믿는 가구가 많고,

특히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축소될 전망

ㆍ저소득층 : 35.3%는 부채규모가 감소되고, 22.4%는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

ㆍ중소득층 : 51.1%는 부채규모가 감소되고, 15.7%는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

ㆍ고소득층 : 61.4%는 부채규모가 감소되고, 11.1%는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

ㆍ저소득층의 경우, 64.7%가 소득이 정체된 가운데 부채규모가 증가 혹은 변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증가 22.4%, 불변 42.3%)

- 미래 부채 증가 요인 : 저소득층은 생활비로 인해, 고소득층은 부동산 구입

을 위해 금융대출이 확대될 전망

ㆍ저소득층 : 향후 1년간 부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저소득층의 경우,

생활비(52.1%)10)와 교육비(26.1%)를 위한 ‘생계형 대출’이 대부분

ㆍ중소득층 : 생활비(37.3%)와 교육비(21.3%)를 위한 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

여, 중소득층도 ‘생계형 대출’ 비중이 상당히 높음

ㆍ고소득층 : 부동산 구입을 위해 대출하겠다는 응답이 35.2%에 달하고, 사업

자금마련 요인도 13.5%로 ‘투자형 대출’이 대부분

ㆍ저소득층의 경우, 가처분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해 생계형 대출이

지속되고 있음

< 소득계층별 미래 부채 전망 > < 소득계층별 미래 부채 증가 요인 >

저소
득층

중소
득층

고소
득층 전체

부동산
구입

5.1 15.2 35.2 16.9

사업자금 3.7 9.2 13.5 8.9

생활비 52.1 37.3 15.6 36.3

교육비 26.1 21.3 15.4 21.2

부채상환 9.0 11.0 7.1 9.9

기타 4.0 5.9 13.3 6.9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여 추산.
주1 : (우측 표)미래 1년간 부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비중 산출.
주2 : (우측 표)생활비는 의료비, 전월세보증금 등 포함.

10) 생활비 40.6%, 의료비 5.9%, 전·월세보증금 5.6%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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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 저소득층과 중소득층은 생활비 마련을 위한 ‘생계형 대출’이 확대되고, 고

소득층은 부동산 구입 및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투자형 대출’이 확대

- 저소득층 : 가처분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생활비 마련

및 부채상환을 위한 ‘생계형 대출’이 확대

ㆍ가처분소득이 감소하는 가운데 공적이전소득이 감소하고 있어, 부채에 더욱

의존하고 이자비용이 가중되는 악순환 초래

ㆍ안정적 일자리 부재로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고, 근

로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공적이전소득이 감소하고 있어 부채 의존도 확대

- 중소득층 : 자영업자의 경우 수익성 저하, 임금근로자의 근로불안 등으로

‘생계형 대출’이 중소득층으로도 확대

ㆍ준비없이 자영업을 창업하게 됨에 따라 업태선정 및 경영노하우가 부족하여

폐업으로 연결되고, 임금근로자의 경우 소득이 감소하여 생활비 마련을 위

한 대출이 확대되는 추세

ㆍ전세가격이 급증하게 됨에 따라 전세자금마련을 위해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의존도가 증가

- 고소득층 : 채무상환부담이 다소 완화되고, 부동산구입 및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투자형 대출’이 확대

ㆍ원금상환을 통해 부채규모를 축소하는 고소득층 비중이 높아 채무상환부담

은 다소 완화

ㆍ그러나,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채규모를 증대하

려는 고소득층 가구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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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계부채 대책 마련

- 저소득층 : 3각축 대책(소득향상, 서민금융,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 마련

ㆍ근로능력이 있음에도 직업이 없는 저소득층을 위해 공공근로사업 확대 등으

로 일자리를 창출하고,11) 직업훈련을 통해 안정적 일자리로 이동 유도

ㆍ공공근로사업이나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을 대폭 확충하여 저소득층이 근로소

득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환경 조성

ㆍ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공적이전지출을 확대하여 사회안전망 조성

ㆍ높은 대출 문턱을 넘기 어려워 고금리 대부업체에 의존하는 가구를 대상으

로 서민금융 지원 확대

ㆍ채무불이행 저소득층에 대한 채무 감면 대책과 신용회복 지원을 통해 자립

기반 마련 및 생활안정 도모

- 중소득층 : 소득향상 대책과 재무건전성 강화 필요

ㆍ창업자금 마련을 위해 금융대출에 의존하는 중소득층이 창업 후 수익성 열

악으로 폐업하게 되고, 저소득층으로 전락하게 되는 경향이 나타남

ㆍ비은행권 및 카드빚, 고금리의 대부업체에 의존하는 중소득층을 저리의 제

1금융권으로 이전하는 정책이 필요

ㆍ사교육비와 의료비, 주거비 부담 완화대책 등을 통해 ‘생계형 대출’이 증가하

지 않도록 노력

- 고소득층 : 부채부담은 축소되지만, 감내하기 힘든 수준의 대출은 서서히 줄

일 필요가 있음

ㆍ부채에 의존한 과도한 부동산 투자 및 사업자금 마련을 억제

ㆍ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사업자금 마련 및 고위험자산 투자 등의 투기적

대출을 억제

김광석 선임연구원 (02-2072-6215, gskim@hri.co.kr)

11) 저소득층 금융대출가구의 31.7%는 가구주가 무직 상태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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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소득계층별 금융대출가구의 자산·부채·소득 구조

< 소득계층별 금융대출가구의 자산·부채 구조 >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전체

2012 2013 2012 2013 2012 2013 2012 2013

총자산 12,155 13,518 25,296 25,958 69,234 66,279 35,299 34,718

저축액 1,326 1,692 4,138 4,551 12,331 12,559 5,956 6,236

총부채 3,229 4,479 5,909 6,323 15,663 16,358 8,161 8,679

금융대출
잔액

2,578 3,667 4,501 4,832 11,441 11,970 6,101 6,528

순자산 8,926 9,039 19,387 19,635 53,571 49,921 27,139 26,039

가처분소득 934 884 3,003 3,170 7,370 7,634 3,898 4,013

원리금상환액 398 500 771 891 1,738 2,002 980 1,126

이자지급 129 186 238 244 607 584 322 325

원금상환 268 314 533 646 1,131 1,418 658 801

원리금상환액
/가처분소득(%) 42.6 56.6 25.7 28.1 23.6 26.2 25.1 28.0

금융대출잔액
/가처분소득(%) 276.0 414.8 149.9 152.4 155.2 156.8 156.5 162.7

총부채/총자산(%) 26.6 33.1 23.4 24.4 22.6 24.7 23.1 25.0

금융대출/저축액(%) 194.5 216.7 108.8 106.2 92.8 95.3 102.4 104.7

(만원,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여 추산.
주 : 총자산 = 저축액(주식채권포함) + 현거주지 전월세보증금 + 실물자산(부동산 포함).

총부채 = 금융대출잔액 + 곗탄후 불입금액 + 임대보증금.

< 소득계층별 금융대출가구의 소득 구조 >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전체

2012 2013 2012 2013 2012 2013 2012 2013

근로소득 651 664 2,470 2,742 5,653 5,993 3,081 3,298

사업소득 224 284 1,004 976 2,957 3,014 1,423 1,410

재산소득 27 29 85 88 506 543 189 198

이전소득 283 253 167 162 179 190 185 182

공적이전소득 177 172 123 117 135 148 133 133

사적이전소득 105 81 44 45 44 42 52 49

(만원)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여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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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주요국 성장률 추이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미국 2.8 3.7 1.2 2.8 0.1 1.9 1.1 2.5 4.1 3.2 2.8

유로지역 -0.6 -0.1 -0.3 -0.1 -0.5 -0.4 -0.2 0.3 0.1 - 1.0

일본 2.0 3.5 -2.0 -3.2 0.6 1.7 4.5 3.6 1.1 - 1.7

중국 7.7 8.1 7.6 7.4 7.9 7.7 7.7 7.5 7.8 7.7 7.5

주 1) 2013년, 2014년 전망치*는 IMF 2014년 1월 전망 기준.
2) 미국은 전기대비 연율, 유로 지역, 일본은 전기대비, 중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12년말

2013년 2014년

6월말 12월말 2월 6일 2월 13일 전주비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1.70 2.46 3.03 2.70 2.73 0.03%p

엔/달러 85.86 98.51 105.04 101.53 102.51 0.98￥

달러/유로 1.3222 1.3031 1.3799 1.3531 1.3594 0.0063$

다우존스지수(p) 12,938 14,910 16,577 15,629 16,028 399p

닛케이지수(p) 10,395 13,677 16,291 14,155 14,535 380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2.82 2.88 2.86 2.85 2.84 -0.01%p

원/달러(원) 1,070.6 1,142.0 1,055.4 1,079.0 1,066.4 -12.6원

코스피지수(p) 1,997.1 1,863.3 2,011.3 1,907.9 1,927.0 19.1p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12년말
2013년 2014년

6월말 12월말 2월 6일 2월 13일 전주비

국제

유가

WTI 90.89 96.52 98.55 97.83 100.30 2.47$

Dubai 107.99 100.38 107.88 102.58 104.81 2.23$

CRB선물지수 294.78 275.62 280.17 287.84 293.21 5.37$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
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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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11

2012 2013

2014(E)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국

민

계

정

경제성장률 (%) 3.7 2.6 1.5 2.0 1.9 3.6 2.8 3.8

민간소비 (%) 2.4 1.2 2.2 1.7 1.6 2.1 1.9 2.7

건설투자 (%) -4.7 -1.9 -2.4 -2.2 5.2 8.3 6.9 2.5

설비투자 (%) 3.6 2.3 -6.1 -1.9 -8.2 5.7 -1.5 6.7

대

외

거

래

경상수지

(억 달러)
261 163 317 481 298 410 707 490

무역수지

(억 달러)
308 109 174 283 200 241 441 370

수 출

(억 달러)
5,552 2,750 2,729 5,479 2,765 2,832 5,596 6,067

(증가율, %) 19.0 0.5 -3.1 -1.3 0.5 3.8 2.1 8.4

수 입

(억 달러)
5,244 2,641 2,555 5,196 2,565 2,591 5,156 5,697

(증가율, %) 23.3 2.3 -4.0 -0.9 -2.9 1.4 -0.8 10.5

소비자물가 (평균, %) 4.0 2.7 1.7 2.2 1.4 1.2 1.3 2.4

실업률 (평균, %) 3.4 3.5 2.9 3.2 3.4 2.9 3.1 3.1

원/달러환율 (평균, 원) 1,108 1,142 1,112 1,127 1,104 1,086 1,095 1,070

주 : E(Expectation)는 전망치.


